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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어촌 한쪽은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과 축사로 신음하고

다른 한쪽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빈집들을 걱정한다. 즉 체계적 공간계획 부재로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

어촌개발 관련 법제도는 그 체계적 측면에서, 국토계획과 각종 농어촌사업계획 간

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농어촌개발

계획에 관하여 국토계획이나 각 농어촌계획 상호간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률 이 제정되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법과 사업

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

된 것이 아니어서 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할 경우

이 법이 배제될 수도 있어 위 법률의 제정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 이에 차제

에는 위 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2024년 3

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재생기

본계획에서 농어촌공간구조와 농어촌생활권을 설정하는 것은 국토 전반을 대상으

로 하는 공간계획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중복되고, 농어촌특화지구

와 용도지구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별 정비계획과 지구지

정 등을 개정 및 정비하여 농어촌재생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

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용도지구・용도지역을 더욱 세밀

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농어촌공간계획에서 추구하는 농어촌

재생・정비라는 목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국토계획법의 정비 외에도, 농어촌계

획의 수립 근거를 기존 농어촌발전계획 기준인 농업・농촌기본법 에 기본적으로

두고, 지구(농어촌계획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어촌공간계

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농어촌개발계획

은 형식상으로는 국가 사무이나, 실질적 내용에서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및 관할 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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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하여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1)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

금도 진행 중에 있다.2)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2022년을 기준으로 귀농・
귀촌 인구는 전체 51만 5천여 명으로,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37만 7천여 가구

로 통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들 중

30대 이하 인구가 23만 5천여 명이라는 것인데, 규모로만 보면 다른 세대와 비

교해 볼 때 그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에서 청년이 주축

이 돼 ‘청년 마을 사업’ 등과 같은 귀촌 청년 커뮤니티(Community) 활동도 활

발해지고 있다.3) 이러한 청년들의 유입과 활동이 현재 농촌의 인구 부족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근 귀농・귀촌의 주된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이처럼 현재 농촌은 ‘인구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고질적인 악재가 있는 한편, 맹아(萌芽)적 수준이긴 하지만 청년인

구를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라는 호재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을 정비・재생하여 농어촌에 인구 유입을 보다 적극적

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생존과도 연결되는 국가 근간 사업인 농업을 발전하게

1) 국민일보, [그래픽]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sid1=all&arcid=0012598325&code=61211311, 2018. 08. 13. 기사, 최종방문일 2023. 01. 04.

2) 충북 단양을 예로 들어보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기업유치, 의료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필요한 것들이라 하겠다. 관련

내응으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도록 한다. 조선일보, “임대아파트 짓고, 청년창업 육성…

인구 3만명 회복할 것”,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2/09/23/MK3HBDEJJRAVBOU

T4F54WGHWTU/, 2022. 09. 23. 기사, 최종방문일 2023. 03. 04.

3) 관련내용으로는, YTN, 귀농 청년 역대 최대...'그들이 농촌으로 떠난 이유?', https://www.ytn.co.kr/

_ln/0103_202207150435548262, 2022. 07. 15. 뉴스, 최종방문일 2023. 02. 04.

주제어 : 농어촌정비, 농어촌재생, 농어촌공간계획, 계획관할 정비, 주민참여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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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발전을 위해

‘번화가・중심가에서 벗어나 있다’는 기존의 농어촌 개념을 자연과 사람 인간

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매력적인 공간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여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한편, 농어촌지역에서의 무질서한 난개발로 주변 경관과 정주(定住) 여건이 훼

손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도시처럼 농어촌도 체계적인 공간관리에 대

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농어촌의 공간 개념에 대한 전환

과 농어촌 정비 및 재생을 위해 법 제도를 어떠한 측면에서 정비해야 하는지

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공간계획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입법적

개정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농어촌개발의 법적 근거와 관련 사업 현황

1. 법적 근거

가. 헌법상 근거

헌법 제123조 제1항과 2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로, 헌법 제123조 제1항의 취지는 경

제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수혜업종인 농협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단편

적이고 평면적인 지원책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농・어촌종합개

발을 통한 국가적 지원이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
계적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5) 둘째로, 헌법 제

123조 제2항에서 (국토에 관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지역경제육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육성과 관련하여 헌법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0년 6월과 2021년 10월에 제26회 및 제27회에 걸쳐 농촌공

간계획의 현실화 등과 관련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5) 성낙인, 헌법학(제21판), 법문사, 2021,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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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국가지역정책은 농・어촌의 이주 현상과 대도시에로의 지나친 인구

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인구 분산을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

으로 균형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촉진토

록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6) 결국 현행 헌법 제123조는 농수산업정

책, 지역적 경제 촉진과 중소기업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국민경제적 이유에서 일정 경제 부문이 변

화한 시장 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경쟁에서의 상이한 조

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나 일정 경제부문을 지원할

국가의 과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 부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 조치에 따라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23조의 목적임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7)

한편 농어촌 공간계획은 축사로 인한 악취와 태양광, 공장 등 농지의 난개

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응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

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라 함은 크게 공해배제청구권과 생활환경보전청구권이 있다. 공해배

제청구권은 환경오염이나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8) 그리

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9) 또한 생활환경보전청구권은‘생활의 질’을 높

이기 위해 국가에게 환경 급부적인 생존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여기

에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교량・등산로(사회적 시

설) 등 인공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것까지고 포함된

다.10) 관련 판례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시설을 포함한 인한 인공환경

외에도 교육환경까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11) 또한, 헌법 제35조 제2항

6) 헌재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7) 헌재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8) 성낙인, 앞의 책, 2021, 1546쪽

9) 허영, 한국헌법론(제18판), 박영사, 2022, 503쪽

10) 허영, 위의 책, 2022, 503쪽

11) 부산고법 1995. 05. 18. 선고 95카합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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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환경권에 관련한 행사와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한다고 하고 있고,

농어촌개발 사업 중에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마을정비사

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관련 법률상

개발사업과 공간계획은 직・간접적으로든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도 충분히 관

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농지(農地)’의 상위개념인 ‘국토(國土)’에 대하여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

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

용・개발과 보전의 필요성은 국토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이 또한 농어촌공간계획 관련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하겠다.

나. 법률상 근거

농어촌개발에 관하여, 헌법상 근거 외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

련하여 법규범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해 다양한 기준으로 논해볼 필

요가 있는바, 농어촌 공간을 ‘국토 공간의 일부’라는 전제에서 논의해보고자 한

다. 국토계획 등을 포함한 국토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국토기본법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과 계획에 관하여는 농촌공간 재

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촌

정비법 ,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

인삶의질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농어촌개발 각 분야에 관련성을 지

니고 있는데, 국토개발 및 도시 분야에서는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법 ・ 지

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국

가균형발전법 , 농업분야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농

촌융합산업법 등의 법률을 개별 법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12) 성낙인, 앞의 책, 2021,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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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농어촌 개발 관련 법률13)

분야 관련 법 조항

농촌개발(헌법) 헌법 제35조, 제122조,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개발과 도시

국토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4)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35조

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 제54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3장, 제7장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2. 농어촌개발 관련 사업 현황

위에서 언급한 농어촌 관련 법률들을 다시 공간적인 역할과 법률에서 담고

있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재분류해 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전 국토를 대상

으로 하는 법률의 경우는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으로 분류가 되고, 농어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농촌융합산업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

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15) 또한, 각 사업을 기초인프라 구축, 소득

13) 박창원 등,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촌계획, 제25권 제2호,

2019. 03., 4쪽 표 정리・보완

14) 이는 ‘농촌공간계획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입법적 개선방안

에서 후술하겠다.

15) 그 외에도 각 사업에 부문에 따른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계획수립과

관련 사업의 시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국가균형발전법 , 농업식품기본법 은 계획수립의 근

거 법률, 농어촌정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농촌융합산업법 ,

지역개발지원법 은 사업 시행 등을 지원하는 법률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박창원 등,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촌계획 제25권 제2호, 2019.

03.,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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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주거환경개선, 운영관리 등의 사업부문 측면에서도 검토해보면, 농촌개발

및 정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주된 법률로는 농어촌정비법 , 농

어업인삶의질법 , 농업식품기본법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농촌개발 관련 사업과 관련 법률16)

16) 박창원 등,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촌계획 제25권 제2호,

2019. 03., 3쪽

분류 사업 및 정책 관련 법률

기초인프라
구축

농촌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새터마을 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촌경관계획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경관법

활기찬 농촌 시범사업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소득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사업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동체 강화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특별지원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촌자원의 다기능적 활용방안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공산업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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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농어촌공간계획의 문제점

1. 우리나라 농어촌이 처한 현실

농어촌은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심이나 번화가에서 벗어난 형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농어촌에 대한 법적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제5호에 따른 읍・면 지역과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

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17) 동법에서 규정하는 모

17) 백금철,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제도와 과제, 2022년 전라북도 농촌 토론회 자료집, 2022.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지역산업증진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농 상호교류
농촌테마파크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 관광사업 ★농어촌정비법

주거환경증진 ‘창조 마을’사업
★농어촌정비법

주택법

운영관리 농촌개발사업지원

★농어업인삶의질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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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농어촌은 뒤에서 언급할 농어촌공간계획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농

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도시와 할 때, 개발 수준 격차가 큰 저개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저개발의 개념은 단순히 개발의 수준이 낮은 것뿐만 아니

라, 기존의 개발했던 시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후된 것을 포함한다. 저

개발의 예로 가장 문제가 되는 빈집 문제인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어있

는 시골 폐가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빈집들은 주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를 임의로 훼손 및 철거할 수도 없어 그대로 방치되어 농어촌의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다. 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빈집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것

이 필요한데 이처럼 소유권자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로 빈집을 철거한다면, 헌법상 재산권 침해뿐만 아

니라 민법상 소유권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 최근 2020년에 농어촌정비법의 개

정에 따라 동법 제65조 내지 제65조의5에 따라 붕괴위험, 위생상 유해 등으로

인한 빈집(이하 특정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

지만, 특정 빈집이 아닌 경우에는 전처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

거나 자연적으로 허물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모든 빈집 문제를 해결하

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다음으로 농어촌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이다. 거주지로서 경쟁

력이 있는 일부 농어촌지역도 난개발로 인해 공장 등 무분별한 입지로 인해,

정주환경이 악화되었다.18) 또한, 일부 농어촌에 있는 관리지역은 네거티브

(Negative) 규제 방식으로 공장, 축사, 위험물 시설 등이 관리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세워지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먹구구식 또는 마

구잡이식 개발사업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9) 농어촌 공간에서 난개발에

있어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요소인 축사의 경우 전체 축사의 93.2%가 농촌지역

에 위치하고,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신규 축사의 94.8%가 농촌에 들어선

07., 10쪽

18) 백금철, 위의 자료, 2022. 07., 11쪽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버스 배차시간이

1-2시간 정도에 한번 있고, 그 운행 횟수도 제한이 있어, 다른 번화가가 있는 곳에 다녀

오려면, 자기 차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특히 저녁에는 택시비나 대리 운전비가 너무 비싸

근처에서 숙박업소를 잡고 자고 들어오는 것이, 도리어 너 나은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농촌의 의료시설의 경우, 특히 산부인과와 같은 병원이 없어, 실제 임신한

경우,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도시에서 출산 후 귀농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19) 송미령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2020. 03., 8-9쪽 <그림

2-1>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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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사는 관리지역(65.1%)와 농림지역(18.5%)에 대부분 위치하며, 특히 먼 지

역에 신규 축사의 76.8%가 집중되고 있다. 전체 축사 중 47.9%, 최근 5년 내

신규 축사 중 36.5%가 환경부 이격거리 권고안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거 근처

에 위치하여 악취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20)21) 특히 축사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2조(정의) 제1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에 농지전

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22) 물론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

야겠지만, 바꾸어 말하면, 축사도 위법이 아닌 적법한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철거 및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상 제23조의 재산권 침해 문

제와 동법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난개발의 다른 예로 공장도 2019년 기준으로 약 19만 개소

가 도시(52%)와 농촌(48%)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나, 농촌지역의 9만 2천여개

공장의 80%가 개별입지 등장에 해당한다. 최근 5년 동안 농촌지역의 개별입지

공장 비중은 71%에 달한다. 개별입지 공장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강도가 상

대적으로 낮아, 법률에 따른 설치 허가와 배출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많고 농촌은 주거지 인근에 입지하여 농촌의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23)

2. 농어촌공간계획의 의의와 종래 관련 계획과의 차이

가. 의의

농어촌공간계획은 농어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농산업 등 다양한 경

제발전 계획과 주민의 안전, 보건, 복지, 환경, 경관, 문화 등 사회적 계획, 토

20) 대한민국 국회, 농촌정책의 새로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보고서(최읜호 의원실), 2021. 01., 9쪽

21)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축사악취에 대한 민원이 2014년에 2,838건, 2019년에는 12,631건

으로최근까지 4-4.5배정도늘었다.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

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MzI0NCUyRmFydGNsVmlldy5kbyUzRg%3D%

3D, 2021. 04. 29. 보도자료)

22) 농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

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

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23) 대한민국 국회, 위의 자료, 2021. 01.,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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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종합공간

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24) 즉, 농어촌 공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25) 이는 농어촌

공간을 질서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 공간에 농어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

구, 산업지구와 같은 농어촌특화지구를 설정할 수 있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간계획을 시행해왔지만,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공간에 난개발이 발생하게 되어 자연경

관이 훼손되고 있고, 일손 부족 등 인구감소 문제로 소멸의 위기에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미관을 훼손하는 빈집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난개

발・저개발이 공존하고 있는 농어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

어촌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농어촌공간계획이 시행되면 농어촌에 다음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유해시설을 농어촌의 거주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 거주 공간에는 교육・의료 등의 복지서비스가 집중된

다. 또한 농어촌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축산・융복합산업 등을 집적화하여 농

어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민이 농어촌을 하나의 쉼터로써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공간계획법이 2024년부터 시행이 되면 법률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간계획은 그 특성

상 주민들이 참여하여 내가 사는 곳을 스스로 계획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농어촌공간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군은 주민들의 합의한 계획이 수립된 시・군
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부가 ‘농어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예산을 집

중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형태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농어촌 (개발)계획과

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나. 종래 농어촌 (개발)계획과 농어촌 공간계획의 차이

행정계획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시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

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조정・통합하여 작용 또는 그 결

과로 설정된 활동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26) 여기서 행정계획의 핵심은 행정

목표의 설정과 수단의 조정과 종합화라 할 것이다.27) 행정계획의 예로는 도시

관리계획, 경제개발계획, 환경계획 등이 있는데, 농어촌계획 또한, 국가 또는

24) 김종구, 농촌협약제도 도입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19. 10., 24쪽

25) 김승종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국토연구원, 2019. 01, 18쪽

26) 김동희, 행정법Ⅱ(제26판), 박영사, 2021, 597쪽

27)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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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가 각종 농어촌사업계획을 조정・통합을 통해 농어

촌의 저개발과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농어촌 공간

을 재생 및 재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또한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계획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계획 대

상의 종합성 또는 개별성에 따른 분류로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이 있다. 종합계

획은 종합적・전반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 등 일종의

전략적 계획이 그 예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전문계획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또는 각 행정 부분의 특정한 사업 및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

하며, 이를 특정계획 또는 전술적 계획이라고도 한다. 지구단위계획・도로정비
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28) 또한, 계획의 기간에 따라 장기

계획・중기계획・연도별 계획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장기계획은 6년 이상의 기간, 중기계획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책정된다. 산림기본계획(10년)은 장기계획의 예이고 도시・군기본계
획(5년)은 중기계획의 예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연차별집행계획은 연도별계

획의 예이다.29) 그런데 기존 농어촌계획들은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개별사업

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종합계획인 정부 단계의 농어촌계획이 5년 단위 사업인

데다 농어촌의 미래상 예측이나 공간구조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단기적인

산업 육성책이나 개별 농어촌 개발사업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 그동안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개발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

지만, 계획별 연계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각 단계별 농어촌계획에

대한 간소화와 계획기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8) 정하중・김광수, 행정법개론(제15판), 법문사, 2021, 306-307쪽

29) 정하중・김광수, 위의 책, 2021,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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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단계별 농어촌계획 간소화와 계획기간30)

〈 현 행 〉 ➡ 〈 개 선 〉

농
식
품
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년)
(기본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정비 부문별 계획침

(생산기반정비・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

도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년)
(기본법)도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
군

시・군 종합발전계획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삶의 질 향상 계획, 
포괄보조 5개년 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년)

(기본법)
시・군 부문별계획

(생활환경정비, 농어촌산업육성, 경관, 
주거환경개선, 농지이용계획, 어항개발 계획 등)

다음으로, 행정계획은 계획의 규율 대상이 지역적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지

역계획과 비지역 계획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및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등은 지역계획의 예에 속하며, 장기계획, 인력계획, 교

육계획 및 사회계획 등은 비지역계획의 예이다. 지역계획은 다시 전국을 대상

으로 하는 전국계획, 일정한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계획으로 나눌 수 있

다. 예를 들어,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전국계획에 해당하며, 수도

권발전계획 및 특정지역개발계획은 지역계획에 해당한다.31) 또한, 다른 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인가의 여부 따라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으로 구별된다. 국토종

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모든 건설계획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이다.32) 또

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하위계획에 해당한다.33)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며,34) 도시・군 관

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이 된다.35) 농림축산부의 지역 농업・농촌 및

3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침, 2014. 07, 2쪽

31) 정하중・김광수, 앞의 책, 2021, 307쪽

32) 정하중・김광수, 앞의 책, 2021, 307쪽

33) 국토계획이용법 제19조 제2항

34) 국토계획이용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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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침(2014)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

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기존의 계획과 상충하

지 않도록 하며 시・군의 농업・농촌 분야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기존 계획

에 참조, 보완되도록 계획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농어촌계획과 도시계획의 체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를 참고하도록 한다.

<표> 농촌계획과 도시계획 체계적 위상 관계36)

〈 도시+(농촌) 계획 〉  〈 농촌 계획 〉

국토 종합계획
(국토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식품부)

도 종합계획
(도)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도)

도시・군 기본계획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

참조・보완

도시・군 관리계획

한편, 농어촌 공간계획은 주민들이 합의한 사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므

로, 기존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 또는 규제하는 행정계획과는 다른 점이 있

다. 다만, 시・군 내에서도 농어촌과 도시는 별개의 계획으로 따로 사업이 진

행되고 연계되거나 협력해서 종합적인 지역으로 계획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취락지구 중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기

준과 추후 정비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상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적 공백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공간계획이 단순히 계획단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을

35) 국토계획이용법 제50조

36)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침, 2014. 0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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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여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미흡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국토

계획 및 각 농어촌 계획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비가

사업비용 측면을 검토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현행 우리나라 농어촌공간계획의 문제점

가. 국토계획과의 체계적 측면 문제

(1) 국토계획과의 관계에서 법적 근거 부족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4조에서는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간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동법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서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그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이 우선하며,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수

립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그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하여, 각 계획별로 관계와 위계가 규정되어

있다.37) 또한 농어촌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농어촌정비법 제53조에서

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세울 때는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농촌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기본

이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는 제5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각 농촌계획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

이다.38) 이처럼 농어촌계획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어촌용수이용

37) 국토 계획법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

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
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

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

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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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관해서만 국토계획과의 관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 다

른 계획에서는 도시계획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이다.

(2) 종합적・장기적 계획 부재
국토계획법 상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최상위 공

간계획인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인구 규모가 작은

농어촌 시・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장기적 공간계획 수립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현재 시・군에서 수립되는 기본계획 역시 도시지역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농촌 공간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39) 현재 그나마

농업・농촌 기본법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마을 리

모델링 특별법 , 농지법 등의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농어업・농어촌 정비 관
련 계획의 경우, 종합계획 성격의 계획일지라도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이며, 농

촌의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농어촌공간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고, 단기적인 사업육성책이나 개별농촌개발사업 수준 정도이다.40) 또한,

농발계획에서 공간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중심지 설정, 하위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농발계획 수립사례에서는 시・군
공간발전 구상도가 없거나 단위 사업의 위치를 제시한 데 불과하다.41) 무엇보

다, 국토계획법 상 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주체로 한 10~20년 단위의 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 있으나 농어촌공간계획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에 해당하는 수준의 종합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나. 농어촌계획 간의 관계적 측면 문제

(1) 농어촌계획 간 관계 불명확

농어촌 관련 계획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률 상호 간의 체계 문제라

할 수 있는바, 각 농어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농어촌계획 간의 상

호 위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우선, 농어업인삶의질법 과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계획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

39) 송미령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2020. 03., 21-22쪽

40) 대한민국 국회, 앞의 자료, 2022. 01, 19쪽

41) 김승종, 농촌공간관리제도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자

료, 2020. 06.,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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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발계획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의 균형이 있는 개발・보
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적 성격을 갖

는 반면, 삶의 질 계획은 농어업인의 복지, 교육,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경관,

거점지역육성 등 부문별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42) 이처럼 계획의 성격만을

놓고 본다면, 계획 수립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발계획이 상위계획으

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 계획’은 심의권자가 국무총리이므로, 삶의

질 계획이 종합계획적 성격이 아님에도 상위계획으로 볼 여지도 크다. 즉, 계획

수립 및 심의에 대한 행정주체가 같은 중앙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 간의 위

계로 인하여 계획상 위계에 혼동이 올 수 있다. 이처럼 계획 간 위계에 대한 오

해가 소지가 있음에도 두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 각 농어촌계획 상호 간의 연계성도 매우 부족하다. 일단 국토계획법

상의 공간계획과 연관성이 없고, 농발계획의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그 지역
에 사업 범위가 한정되는 데다가, 각 지역 간의 연계를 위한 근거도 부족하고,

실무상으로도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고, 각 사업간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처 간 합의 체계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형식상 농촌계획과 실질상 농촌계획 내용과의 불일치

한편, 중앙정부는 전국단위로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종합계획

이나 기본계획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시・도 및 시군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시・ 도는 관할

시・군내의 정책 집행을 조율하고, 이를 승인하는 역할이 일반적이며, 시・군
은 시・도의 관할 아래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농어촌계획도 이러한 측면

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농어촌계획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43) 바꾸어 말하자면, 농어촌계획은 해당 농어촌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우선 수립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해당 지방의 특색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일괄 직접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사무와 지방 고

유사무 간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은 형식상 중앙정부가 작성해야 할 계

획이라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상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확충,

42) 김승종, 위의 자료, 2020. 06., 28쪽

43) 김승종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정비방안, 국토연구원, 2019. 07.,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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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같은 지자체에서 계획

및 집행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은 형

식상 농어촌용수 그 자체는 ‘물 관련 산업’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겠

으나, 실제 사업상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 이용 및 배분

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업비 기본설계도서, 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용수개발사업비 명세와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에서 계획 및 집행하는 용

수개발계획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

계획은 사업별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추정사업비를 산출에 대한 사항은 사

업을 직접 집행하는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촌마을

정비종합계획은 내용상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이므로, 시・
군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국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각 계획에 관하여 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44) 이처럼 지자체에서 담당해

야 할 사무에 대한 사항까지 중앙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계획

을 일괄 수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 토지이용・관리 측면

(1) 용도지역・용도지구제 관련 문제
농어촌공간계획은 농어촌의 저개발뿐만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공간

을 재배치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이른바, ‘농어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농어촌 공간에 대한 용도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관건이 된

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45) 용도지역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제도이고, 토지를 각 구역별로 개별지역을 구획하고, 그 구획지역에

대한 용도를 규제받는데46) 그 특성에서 나타나는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으로는 도시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용도 및 규모

등을 부여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용을 차별화할 수 있다. 이를 통

44) 위의 네 가지 예들에 대하여 관련 내용으로 김승종 등, 위의 자료, 2019. 07., 36쪽의 내용

을 일부 요약하였다.

45) 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

46) 관련 내용으로는 민태욱, 부동산공법(제9판), 부연사, 2017,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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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거와 공장을 지역별로 분리하여, 개별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적절한 토지이용 형태를 추구할 수 있다.47) 그러나 용도지역제는

토지와 도로 자체는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

는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된 도시의 경우 이미 정비된 도로 안의 구역을 세밀

하게 규제함으로써 건설이 가능지만, 토지의 형태 및 규모가 제각각이고 정비

되지 않은 자연발생 도시라면 세밀한 규제만으로는 공간을 정비하기 어렵다.48)

즉 용도지역제는 그 제도적 특성상 허용되는 용도를 사전에 정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특수한 용도 또는 사회발전에 부응한 새로운 용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토지이용에는 다양한 용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

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용도도 나타나게 되는데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을

도시계획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경

직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도 및 공동체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49) 이러한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은 현행 용도지역상에서도 그대로 나타

나고 있다. 즉 농어촌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
경보전지역에 대해 농촌 공간과 관련하여 세분화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특히,

농어촌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상대적으로 면적

이 작은 도시지역은 조밀한 관리체계를 지닌 것에 비해 넓은 면적을 지니는 농

어촌 내 용도지역은 치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은 미개발

지 또는 도시・산업개발을 위한 '빈터'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농촌

에서 개발 성격이 강한 관리지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50)

다음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역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 등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51) 용도지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

토계획법상 특정용도제한지구나 경관지구 등 농촌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용도

지구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와 공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 주

변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한 경우나 마을 내 문화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지구 등을 지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47) 민태욱, 부동산공법(제9판), 부연사, 2017, 55-56쪽

48) 민태욱, 부동산공법(제9판), 부연사, 2017, 56쪽

49) 민태욱, 부동산공법(제9판), 부연사, 2017, 56쪽

50) 송미령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2쪽

51)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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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농산업 지구, 축산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법률

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52) 물론 현행법상 시・도 조례를 통해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강화하는 측면의 지구 지정만 가

능하고, 완화하는 성격의 지구는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조례로 새로운 용

도지구를 신설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

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

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53)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환경보전지

역 등 용도지역마다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3만㎡까지 차이가 있다.54) 또

한, 행위허가기준은 분야별・개별행위별・용도지역별로 검토사항을 구분하고

있다.55) 2003년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된 이후 허가 건수

및 면적은 최근까지 10만 건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56) 또한, 2014년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에 대한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제한시

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농어촌에서의 개발행위는 더

욱 용이하게 되었다.57)

그런데 현행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는 기반 시설의 적정성, 미관훼손

의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측면

이 있어 명확한 개발행위허가 여부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농어촌에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지에서 비

52) 김승종 등, 앞의 자료, 2019. 07, 52쪽

53) 국토계획법 제56조

54) 국토계획법상 허가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10,000㎡,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0,000㎡, 보전녹지지역은 5,000㎡이고, 관

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0,000㎡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이다.

55) 분야별 검토사항의 경우에는 공통분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사업 등이 있고,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이 있으며, 용도지역별 검토사항으로는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가 있다.

56) 김승종, 앞의 자료, 2020. 06., 22쪽

57) 송미령 등, 앞의 자료, 2020. 03.,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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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하우스 등의 영농시설물은 별다른 개발행위허가 필요 없이 설치할 수 있으

므로, 이로 인한 난개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 절차도 인허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절차와 비용 부담

만 가중한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대부

분 농어촌 비거주자로 구성되어 농어촌 토지이용에 대해 실제 명확히 인지하

는 경우도 실무상 많지 않은 실정이다.58)

(3) 지구단위계획제도상 문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그 지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59)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이나 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

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은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 대체

등으로 유형이 구분되고, 도시지역 외에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지역 등을 규정

한 주거형, 농공단지・농어촌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
요한 지역을 규정한 산업유통형, 관광・체육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규정한 관광휴양형, 주거형 등 지구단위계획 중 2개 이

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복합형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0) 그

런데 최근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지구 전체의 조화로운 개

발을 추구한다는 초기 제도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투자 촉진을 이유로 개발행

위허가에 대한 기준 완화, 종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

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61)

라. 소결

정리해보면, 체계적 측면과 관련하여, 농어촌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이나 각

농어촌사업계획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농어촌계획은 5

58) 송미령 등, 앞의 자료, 2020. 03., 23쪽

59)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60) 김승종, 앞의 자료, 2020. 06., 23쪽

61) 송미령 등, 앞의 자료, 2020. 03.,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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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단위의 단기 사업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20년 단위에

장기적・총체적 종합계획이 부재하므로 농어촌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이나 각

농어촌계획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개발계

획을 형식상 측면과 내용상 측면을 검토해 볼 때, 형식상으로는 국가 사무이나

실질적 내용에서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혼재(婚材)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및 관할 정비도 필요하다. 체계적인 측면 외에도,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

상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 관련 계획은 주로 사업계획으로, 농어촌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농어촌에 직접 적용할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농어촌의 특성과 기준을 반영할 규정도 현재 정비되지

않아 난개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62)

Ⅳ.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63)

1. 국토계획 및 기타 농어촌계획 간 명확한 관계 정립

농어촌공간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과 조화64)를 이루

는 한편, 다른 농어촌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고,

특히 농어촌공간 재구조화와 농어촌 정비 및 재생 사업계획과 관련하여서도

다른 법률에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 간에 규정한 사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

정할 필요가 있다.65) 농어촌공간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중복을 경계하면서, 도

시・군 계회과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

62) 이러한 입법 불비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고자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위 법률은 특별법이 아

닌 관계로 여전히 국토계획법 등과 충돌시 그 우선적용 범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

가 크다.

63) 다만, 본 장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농촌공간계획의 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과 관련한 용도구

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정도로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64) 여기서 ‘조화’의 의미는 국토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계획 절차 및 내용 등의 상호반영 형

태여야 할 것이다.

65) 현재 국토계획법상 생활권은 농촌 여건과 맞지 않아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이 제도에

서 농촌에 적합한 생활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현행 국토계획법상 생활권이나 읍・
면 단위로 공공시설이 도입될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하는 농촌 시・군에선 이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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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농발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계획과 연계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거나, 농발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촌지역의 공간관리에 관한 정책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어

촌공간계획에 대한 위상과 타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 정비한 형태를 도

식화하여 표현하자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농촌공간계획과 국토계획 및 타 농촌계획과의 관계66)

2. 농어촌공간계획 관련 직접적인 근거 마련

위와 같은 국토계획 및 다른 농어촌 관련계획 상호간의 관계 정비 외에도,

국가와 시・군 단위로의 체계적 측면에서 현행법상 농어촌공간계획 수립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농어촌계획을 제도정비 측면

에서 국토계획 정도의 중앙-광역-기초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67)

먼저, 중앙정부 단위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전체의 미래상과 장기적(10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어촌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써 국토종합계획에 대

응・보완하는 계획, 농촌자원 및 환경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

의 미래 가치 증진이 주된 목적이다. 다음으로는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다. 첫째로, 시・군 농어촌공간재생 기본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

66) 송미령 등,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174쪽
6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202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세우면 시・군은 이에 맞춰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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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대응하는 장기(10년) 계획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농어촌 미래상과 비전,

계획의 목표, 농어촌 공간 구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방향 등을 담은 계획으

로 시・군별 농촌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 방

향 등을 담은 계획으로, 농어촌의 토지이용체계를 반영・보완하고, 농어촌공간

정비와 기능재생 등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로

는 시・군 농어촌공간재생시행계획이다. 5년 단위 단기 계획으로 시・군 농어

촌공간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수단을 포함한 계획, 농어촌토지이용

관련 사항 및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체결하는 농어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계획이다. 농어촌공간재생시행계획은 농촌

의 생활권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단계별 집행 계획 등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장・군수 및 특별

자치시장이 광역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처럼 농어촌공간 계획제도 또한, 국가에서 지자체로의 체계적 측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각 단계별 계획 및 절차를 간단히 도식화하자면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각 단계별 농촌 공간계획의 내용 및 절차 

구 분 계획 내용 및 절차

중앙
기본방침
(10년)

농촌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하는 전략계획(10년)
중앙농촌공간정책委 심의

시・군

기본계획
(10년)

농촌공간구조 설정, 농촌생활권 설정,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
기초농촌공간정책委 심의, 광역농촌공간정책委 심의, 시도지사 승인, 
주민제안 가능68)

시행계획
(5년)

농촌생활권 총괄 사업계획, 세부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 및 관리계획 등
기초농촌공간정책委 심의, 광역농촌공간정책委 심의, 시도지사 승인, 
주민제안 가능

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시행기간 등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승인
광역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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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관련 측면 정비

우리나라 농어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어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다움’

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용도지역을 재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공간의 용

도 간 충돌 방지 및 농산업 육성에 필요한 농어촌형 용도지구계획을 포함하여

농어촌 공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장과 주거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을보호지구, 경관지구 등과 같은 배제적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농어업 육성

을 위한 농어업 산업지구, 축산진흥지구 등과 같은 유도적 용도지구를 신설하

여 농어촌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해 농촌 공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69) 이처럼

농어촌의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구 신설 측면과 관련하여 최근 발의

되었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농촌의 정주 여

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종

류를 설명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68) 이에 신설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

해관계자를 포함)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 또는 특별

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주민 등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
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조 및 제22조).

69) 김승종 등, 앞의 자료, 2019. 07, 79쪽

연번 지구 명 내용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마을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
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
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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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농어촌 관련 법률의 통합 정비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또한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한 일부이다. 따라서 농

어촌재생 기본계획에서 농어촌공간구조와 농어촌생활권 설정하는 것은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중복되

고, 농어촌특화지구와 용도지구가 상충하는 부분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별 정

비계획과 지구지정 등을 개정 및 정비하여 농어촌 재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70) 예를 들면, 농어촌마을보호지구처럼 주거지의 유해시설 입

지 제한의 목적은, 마을 보호와 산업시설의 허용용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토계획법상 “성장관리계획” 또는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농어촌 마을에 대한 보호지구를 신설 및 지정하게 된다면, 공장 입지

를 자체를 불허하는 행위 제한이 있지만, 국토계획법상 도시 외 지역의 계획관

리지역에서는 제한된 조건에서 허용되는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법 적용에 혼

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법률간 조화를

꾀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겠다.71) 이처럼 대부분의 사항은 국토계획법상 도

시・군 기본계획과 용도지구・용도지역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용도지역

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농어촌공간계획에서

추구하는 농어촌재생・정비라는 목적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72) 또

한, 국토계획법의 정비 외에도, 농어촌계획의 수립 근거를 기존 농발계획의 기

준이 되는 농업・농촌기본법 에 두고, 지구(농어촌계획지구) 지정 등 토지이

7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22. 11. 4-5쪽

7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20]은 계획관리지역(도시 외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부

공장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공장입지가 예외없이 불허

되어 특정지역에 2가지의 법이 모순적용되는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이는 농촌마을보호지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22. 11.

7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22. 11. 12-19쪽의 국토교통부의 견해를 요약・정리하였다.

6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 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

7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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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어촌공간계획을 수립

해가는 방법도 기존 법률이 가진 틀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정비・재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최근 농어촌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

한 법률 의 제정되었다.73) 이 법은 농어촌 공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법

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충・보완하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농어촌의 난개발과 저개발에 대응하고 농어촌이

가진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

하여 농어촌소멸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생

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도입, 정

책추진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법과 사업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74) 다만, 이 법의 시행에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법률의 성격이 특

별법의 지위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

어촌을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아닌, 전체 국토의 일부로 보고, 그에 따른 농어

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국

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과의 중복,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경우 어느

법을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존 법률에 따라 위 법의 적

용이 배제될 경우 위 법률의 제정 취지는 그 자체로 반감될 것이다. 이에 차

제에는 위 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는 점이 명확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3) 국회는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

법은 농촌공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

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

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시행 2024. 3. 29.]

74) 자세한 내용은 농민신문, [농촌 리디자인 좌담회] “농촌공간계획법의 일차 목적은 난개

발・저개발 완화”, https://m.nongmin.com/article/20230109500577, 2023. 01. 11. 기사, 최종

방문일 2023.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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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의 제정으로 농어촌공간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앞당겨졌다. 다만, 농어촌을 개발하

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어촌 공간

구조 개편과 농어촌 재생은 농어촌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가시적 또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농간
의 불균형한 인구 분포 문제를 우선 과제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국가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어촌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계해

야 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멀쩡한 농지를 마을도서관이나 공공주택, 전시관

등 공익시설을 건설하는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바75), 만약 지자체가 농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그 위에 다른 건물을 지었다면, 피수용자로서는 정당 보상

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례들이 선례가 되면 이

를 악용하여 농지를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농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농어촌공

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 농어촌을 누구나 살고싶은 곳으로 재생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 도로・교통・의료・보건・교육・보육 등
사회적 기초인프라 부족문제 등 현재 농어촌에 직면한 문제를 차근 차근 해결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농어촌개발 관련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

는 한편, 그 기초로서 농어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공간계획을 국토계획

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토계획법에서 대응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며, 지자체별 고유한 특성이 살아있는 농어촌 특화지구를 통해 농어촌 공

간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공간계획은 농어촌의 계획적 관리를 통

해, 농어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

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하

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농어촌사회가 다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농어

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상생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75) 연합뉴스, 경남 '농촌공간정비사업' 10개소 선정…전국 최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20907137000052, 2022. 09. 07. 기사, 최종방문일 2022. 12. 31.



우리나라 농・어촌 정비 및 재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성중탁  55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동희, 행정법Ⅱ(제26판), 박영사, 2021

민태욱, 부동산공법(제9판), 부연사, 2017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성낙인, 헌법학(제21판), 법문사, 2021

정하중, 김광수, 행정법개론(제15판), 법문사, 2021

허 영, 한국헌법론(제18판), 박영사, 2022

2. 논문

박창원・김세빈・이준우・이보휘・김은순・구승모,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촌계획 제25권 제2호, 2019. 0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침, 2014. 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 2022. 11.

대한민국 국회, 농촌정책의 새로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보고서(최인호 의원실),

2021. 01.

김승종・김동근・최명식・조정희・이승복・임동일・최혁재・문채・박윤호・이기평,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국토연구원, 2019. 07.

김승종, 농촌공간관리제도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

포럼 자료, 2020. 06.

김종구, 농촌협약제도 도입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19. 10.

박윤호・이영・윤상헌・공병수・김진환・최혁재・이을규・이한성・김수석・권인
혜, 농어촌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 및 농어촌 계획시설 설계 기준설정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2. 12.

백금철,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제도와 과제, 2022년 전라북도 농촌 토론회 자료집,

2022. 07.

심재헌・송미령・한이철・서형주, 미래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연구

(3/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12.

심재헌・송미령・한이철・서형주・배준구・권용석, 해외 농촌공간계획 사례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12.

송미령・성주인・심재헌・한이철・서형주・민경찬,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56  법학논고 제81집 (2023. 04)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03.

송미령・성주인・손학기・한이철・민경찬・서형주,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

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07.

차주영・여혜진・이석정・Phillip Dechow・이동하, 독일도시계획 및 관리체계 조

사연구, 국토교통부, 2014. 12.

한이철, 외국의 농촌계획제도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21. 05.



우리나라 농・어촌 정비 및 재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성중탁  57

[Abstract]

A plan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in Korea

- Focusing on rural spatial planning -

76)Joong-tak, Sung*

In Korea, one side of rural villages is currently groaning over indiscriminately

built factories and barns, while the other side is worried about empty houses

that are about to collapse. In other words, the reality is that it suffers from

the problems of reckless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at the same time

due to the absence of systematic space planning. As such,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rural development-related legal system is the lack of

legal grounds for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land planning

and various rural project plans in terms of its system. Therefore, regarding

the rural development pla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al system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land plan and each rural plan.

Recently, the Act on Support for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of Rural

Spaces was enact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both a ground

law and a business law for the introduction of a support system for rural

space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Act, if

it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such as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this Act may be excluded,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urpose

of the Act will be halved.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above law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aws.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rural spatial structures and rural living zones in the basic plan for rural

regeneration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of Rural Spaces , which will be enforced in March 2024, is a spatial plan

covering the entire national territory. Since there is overlap with the county

basic plan, and there is a conflict between specialized rural distri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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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distri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further vitalize rural

regeneration by revising and reorganizing individual rearrangement plans

and district designation under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Furthermore, the purpose of rural regeneration and reorganization pursued

by rural spatial planning within the scope of the existing law is made possible

by more precisely defining urban/county basic plans and use districts/use

areas under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 Establishment of rural

planning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

which is the standard for rural development planning, and matters related

to land use, such as designation of districts (rural area planning districts),

are based on Act on Support for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of Rural

Spaces and Rural Community Reorganization Act , the existing rural spatial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more systematically. In addition, the current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lan in Korea is state affairs in

form, but in actual content, local government-specific affairs are mixed, so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lationship and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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